
2020-3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0. 5. 25.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P)

• 2020년 5월 최근 경제동향

•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기획재정부

통계청

KDI한국개발연구원

2. 재정

  (2P)

•「한국판 뉴딜」추진방향

• 코로나19 사태와 IMF 재원 확충

• 2019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현황 분석

기획재정부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예산·재정

  관련법령     

   (3~4P)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5~7P)

•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연구

• 공유경제, 지방자치단체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략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 

•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방향

•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적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강원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8~9P)

•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적 칸막이 없어진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정 제시

• 연구개발 정책·예산과 연계 강화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

• 경제적 약자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5.20.)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 1 -

01 경제  출처

■ 2020년 5월 최근 경제동향
 - 3월 산업활동 주요지표는 전월대비로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는 감소
 - 4월 고용은 취업자 감소폭 확대, 물가는 상승세 둔화
 - 4월중 국내 금융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 

상승, 환율은 소폭 하락, 국고채 금리는 하락
 -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 수출 감소폭이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의 하방위험 확대
                                ☞바로가기

■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가계동향조사: 시의성 있는 가계경제 진단 등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조사
 - 소득은 535만 8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7% 증가(근로소득 1.8%, 

사업소득 2.2%, 이전소득 4.7% 증가) 
 - 지출은 394만 5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9% 감소(소비지출 6.0% 

감소, 비소비지출 1.7% 감소 ⇒ 식료품·비주류음료 10.5% 증가, 의류·
신발 28% 감소, 오락·문화 25.6% 감소, 교육 26.3% 감소)

 - 처분가능소득은 429만 1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1% 증가, 흑자
액은 141만 3천 원으로 38.4% 증가(평균소비성향 7.9% 하락)

☞바로가기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 (문제제기)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

르게 위축,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 점증
 - (거시경제 전망) 한국 거시경제 경로에 대한 전망을 시나리오별(기준, 상위, 

하위)로 분석하여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을 가늠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0 2021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위 시나리오 0.3 1.8 1.1 4.9 2.6 3.7
기준 시나리오 -0.2 0.5 0.2 4.6 3.3 3.9

하위 시나리오 -0.7 -2.5 -1.6 2.8 4.8 3.8

 - (정책적 시사점)
    ①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경제의 GDP는 기존 경로를 상당 폭 하회할 것이며,  

   향후 GDP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②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함
    ③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정책이 생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방지해야 함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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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4101&fileSn=1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82592_1&rs=/assist/synap/preview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outlook_view.jsp?pub_no=16569&art_no=3160&media=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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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정  출처

■「한국판 뉴딜」추진방향
 - (추진배경) 감염병 충격으로 경제위기와 경제·사회구조 변화가 동시 발생, 

코로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추진목표) ‘경제구도 고도화+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디지

털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규모 사업 추진
 - (추진방향) 사람 투자를 통한 디지털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 ‘3대 프로젝트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 및 10대 중점과제’ 
선정·추진

                                              ☞바로가기
■ 코로나19 사태와 IMF 재원 확충
 - 최근 각국에서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국고가 빠르게 소진됨은 물론 

자본 유출로 인해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이 국제적인 유동성 위기의 최종 방어자로서 1960년대에 고안된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신흥국은 물론 빈곤국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붕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재할 수 없는 
만큼 국제적인 방어벽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SDR 발행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별도제공
■ 2019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현황 분석
 -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 2013년 이후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체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이력관리 대상사업은 총 1,464건, 총사업비 91.5조 원에 달하며 이 
중 강원도는 2.6조 원이며, 인구를 고려한 연평균 1인당 총사업비는 
전국 평균 295,342원, 강원도는 280,795원임

 - 2019년도 이력관리 기준으로 추진 및 완료단계 사업은 1,232건이며, 
이중 중단된 사업 65건, 준비단계 또는 추진단계의 사업비 및 일정 
정보가 불명확한 분석불가사업 91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628건, 완료
된 사업 448건임

 -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당초 계획 대비 완료 시 총사업비가 
감소하였고, 공사 준공 지연은 계획 대비 11.1개월임

 - 완료사업 448건을 대상으로 준비단계 대비 완료단계의 국비 지원규
모를 검토한 결과, 당초 대비 실제 5,109억 원이 감소함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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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4034&fileSn=3
https://www.krila.re.kr/publication/periodical/brief/93?keyword=&page=1


- 3 -

0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일부개정(개정·시행 ′20.4.23.)
 -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의 범위 축소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300억 원 이상), 투자심사 횟수 확대(매년 
2회→3회), 타당성조사 횟수 확대(매년 1회→2회)

 - 재심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총사업비 30% 미만 증가 사업 제외, 
   재원조달계획 변경 사업 및 부지위치 변경 사업 포함)

☞바로가기
■「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개정 ′20.4.28. / 시행 ′20.4.30.)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려는 

경우의 구체적인 협의 및 승인절차를 정하는 한편,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고,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기존 최대 2억 원)
하며, 지방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해 시정요구 등을 한 자에게 예산
낭비신고포상금(1천만 원의 범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로가기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제정·시행 ′20.5.1.)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생계보장, 소비진작 

등을 위하여 추경예산의 편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
하고 자발적 기부금 모집을 가능하도록 함(′20.12.31.까지 유효)

☞바로가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제정 ′20.5.1. 
    / 시행 ′20.7.2.)
 -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사업은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상품권 발행·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되,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위임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 함

☞바로가기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개정·시행 ′20.5.19.)
 -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미리 현금 유

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와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려 함

☞바로가기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7621&lsId=&efYd=2020042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7801&lsId=&efYd=202004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7869&lsId=&efYd=202005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7871&lsId=&efYd=202007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7957&lsId=&efYd=202005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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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개정·시행 ′20.5.19.)
 -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
학교에 한정하고 있어, 유치원을 특례적용대상에 포함하고,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역세권의 개발 및 이
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 가구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건축허가 기준과 동일한 
세대수 기준으로 변경하려 함

☞바로가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개정 ′19.12.31. / 시행 ′20.5.1.)

 - 현행「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함으로써 현행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2020년도부터 공익직접지불제도로 통합 시행,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쌀 수급규형을 회복하고 농업·농
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려 함

☞바로가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개정 ′20.4.28. / 시행 ′20.5.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공익직접지불

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 등을 정하려 함

☞바로가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개정 ′20.5.19.  
    / 시행 ′20.11.20.)
 - 의무자조금단체외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 확대,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 제한 근거를 마련하려 함

☞바로가기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7959&lsId=&efYd=202005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067&lsId=&efYd=202005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7649&lsId=&efYd=202005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7993&lsId=&efYd=2020112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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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책 및 연구  출처

■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연구
 - (연구내용) 최근의 재정분권 추진 동향을 고려하여 광역-기초 간 세목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세수·세입 및 형평화 효과를 분석함
 - (결과) 광역과 기초가 자기책임의 기조 아래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남

    ①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의 방향을 우선 정립하고 그에 맞는 대안 도출
    ②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잠재적인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심화는 자치구 세수 확충에 초점을 둔 특별·광역시
-자치구 간 세목조정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음

    ③ 향후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잠재적인 시·군 간 세수불균형의 악화는 
불형평한 시·군 세의 도(道)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세목조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음

    ④ 세목교환으로 기초단체세가 증가하고 광역단체세가 감소하는 경우 
조정교부금 등 기존 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광역의 세수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음

    ⑤ 세목조정 방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보전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바로가기

■ 공유경제, 지방자치단체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략
 - (현황 및 필요성) 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지식, 재능 등 유무형의 재화

와 서비스를 소유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개인 간 
교환, 공유, 대여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로서, 미국, 
영국, 일본을 등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특히,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한 협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공유경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 부문의 역할 및 지원체
계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됨

 - (사례) 국내 지자체 단위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
아지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도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전, 전주를 들 수 있음

    * ′19.4월 기준, 광역지자체 10곳, 기초지자체 58곳 조례 제정·운영 중
 - (결론)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정책추진 기본방향 및 활용 

목적에 따른 유형별 세부 전략(비즈니스형, 사회관계추구형,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자원활용형),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음

☞바로가기 

한국지방
재정학회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http://www.kalf.or.kr/bbs/board.php?bo_table=non&wr_id=544
https://www.krila.re.kr/publication/periodical/brief/92?keywor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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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
 - (발생현황과 영향)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확진자는 물론 사망

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임
 - (대응과정-사회경제정책 중심)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역시 사회경

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타격을 입기 시작, 비록 유럽국가들과 같은 
봉쇄 조치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경제 활력이 
약화되어 취약계층,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음

 - (피해계층 추정) 전통적 영역에서의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 근로빈곤 
및 취약 계층인 임시·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있으며, 
과거의 위기 상황과 다르게 소득 2~3분위부터 넓게는 중간계층에 해당
하는 3~4분위에 속하는 제조업·중소기업 노동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
업자 등이 위기에 직면하며, 특히, 자영업자 그룹이 코로나19의 대표
적인 취약계층임

 - (사회정책 방안) 취약 및 근로빈곤층 지원 방안으로는 긴급복지·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확대,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정부 재정 지원 일
자리 사업 확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이 있으며, 중간계층 생활 
보장 방안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실업부조제도를 도입
하고, 단기 위기상황 극복과 가구 내 돌봄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분배정책(재원마련을 위한 조세정책)이 이루어져
야 함

☞바로가기
■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근로자 및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일자리 보존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피해구제책이며 경기부양책의 성격을 가지는 법률

 - (CARES Act의 제정 배경)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내 감염자수가 
급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이동금지
명령과 사업장에 대한 폐쇄 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공급 충격, 수요 충격, 
금융시장에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여 ‘실물경제부진→금융시장 악화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

 - (CARES Act의 주요 내용) 2020. 3. 27일 통과된「CARES Act」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제3차 대응책으로 총 
2.2조 달러이며,「CARES Act」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투입적 성격을 
지닌 제4차 대응책이 4,840억 달러 규모로 4.23일 통과되었음

 - (시사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의 운영 시「CARES Act」에서 규정한 프로그램을 
참고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 

 ☞바로가기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http://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35240/1/%ec%9d%b4%ec%8a%88%ec%95%a4%ed%8f%ac%ec%bb%a4%ec%8a%a4%20385%ed%98%b8-%ec%bd%94%eb%a1%9c%eb%82%98%ed%8a%b9%ec%a7%9111%ed%98%b8.pdf
http://drm.nars.go.kr:7003/sd/imageviewer?ViewerYn=Y&EdmUserId=datauser&type=S&DocId=1N8TCW0VJmr&fileName=KOyZuOq1reyeheuylSAg64%2BZ7Zal6rO8IOu2hOyEnSA0Me2YuC0yMDIwMDUyMCnrr7jqta3snZgg7L2U66Gc64KYMTkg7JyE6riw7JeQIOuMgOydke2VnCDjgIxDQVJFUyBBY3TjgI3snZgg7KO87JqU64K07Jqp6rO8IOyLnOyCrOygkC5wZGY%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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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방향
 - (지역소멸 위기의 새로운 대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마을공동체 정책 현황) 마을공동체 지원과 관련한 근거 법령은 부재,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근거로 사업 추진
  * 기본법안은 2017년 대표발의 되었으나, 20대 국회 계류중
   * 강원도 시·군 지원 조례 제정률(72%)은 기초자치단체 제정률(80%)에 비해   

 낮은 수준(2020년 기준,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 제정)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4.1월 제정
 - (사업현황) 2014~2019년까지 609개소 마을공동체에 약 36억 원 지원
 - (실태조사) 운영예산 및 인력부족, 공동체와 행정 간의 괴리, 운영사업 

지원·관리 부족의 문제점 지적 
 -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방향) 
    ① 법적 근거 마련: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② 지원기반 조성: 현장밀착형 사업지원을 위한 시·군 중간지원조직 

설립, 광역-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립
    ③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마을공동체 간, 유관기관 간) 

☞바로가기
■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적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 (서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2017)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포함하고,「온종일 돌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2018.4.4.),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초등 돌봄 서비스 확대’ 정책을 수립함

 - (현황)「온종일 돌봄 구축·운영계획」에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활용가능 교실 5,000실을 더 확대하고, 2017년 약 33만 명의 초등학생
을 2022년까지 약 53만 명이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확대하고 있으나, 
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2017~2019년까지 3년간 설문을 진행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였음

   * 분석내용: 학부모의 방과후 장소 선택, 돌봄 서비스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돌봄 서비스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부모의 방과후 장소 
선택 결정

 - (효율적 운영방안) 효과성 분석을 통해 초등 돌봄 정책의 효율적 운
영방안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함 

    ① 초등돌봄교실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대상 확대
    ② 학기 외 시간에 대한 돌봄 서비스 확대
    ③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④ 직정 돌봄교사 수 확보
    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중장기 통합 운영
    ⑥ 부처 간 유기적 협력

☞바로가기

강원연구원

KDI한국개발

연구원

http://www.rig.re.kr/front/report/memo/memo2/boardView.do?board_key=1020E1022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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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적 칸막이 없어진다.
 - 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칸막이로 인해 연도말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남던 

재원(2019년도 말 기준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약 6조원)이 코로나
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

 -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사용수요가 없는 경우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적립 
후 잉여금으로 남던 특별회계 예비비를 현아사업 목적으로 융자하여 
활용

 - 특별회계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과도한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특별회계별 예산의 1%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한도 설정

 - 목적이 유사함에도 분리 운영되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으로 병합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5.20.)

☞바로가기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20.5.21.)를 열고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심의·의결,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추진상황 및 포스트 코로나 고용정책”을 논의함

 - 코로나19 이후 고용정책으로는 실업과 소득 감소의 위험으로부터 국
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격차를 축소하여 포용적 고용체제를 
구축하고, 재직자의 단축된 노동시간을 교육훈련의 기회로 활용하여 
인적 경쟁력을 높힐 것을 제시함

☞바로가기

■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정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5.7.)를 열고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함
 - 이번 안건은 기존 수립된 투자방향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투자방향을 추가·보완한 것으로, 코로나발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혁신역량 극대화에 신속·과감한 투자를 하고,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임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0052104414262001&rs=/synapFile/202005/&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0052104414262001%26rs%3D%2FsynapFile%2F202005%2F&synapMessage=%EC%A0%95%EC%83%81
http://www.moel.go.kr/skin/doc.html?fn=2020052115402859144e97784441fb8b33c93beef6af0a.hwp&rs=/viewer/ENEWS/2020/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287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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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정책·예산과 연계 강화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제도

를 개선하여 본예타와의 차별성을 확립하고 정책·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임

 -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과 본예타의 역할
분담,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 운영체계 통합, 정책-예산-평가 연계
체계 강화, 부처의 추진의지 적극 반영 등임

 - 이번 제도를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함

☞바로가기

■ 경제적 약자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정부는 지난 5.15일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
기업·소비자·근로자’ 보호·지원을 위한 총 4개 분야·28개 과제를 발굴
하여 추진할 예정임

                       〈4개 분야·28개 과제〉
   (분야1)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환경개선 –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
   (분야2)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 구제 기반 강화 – 창업 보육센터 입주

대상 확대, 하도급·납품 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
   (분야3) 소비자 권익 보호 –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해결

기준 마련, 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
   (분야4) 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 권리 강화 – 특수 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 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
☞바로가기

■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5.20.)
 - 기획재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주간의 경제

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와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Ⅱ),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기간
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https://www.msit.go.kr/SYNAP/skin/doc.html?fn=0ed58b1e89172c9387bd5ba6a935f15e&rs=/SYNAP/sn3hcv/result/202005/
http://www.ftc.go.kr/solution/skin/doc.html?fn=11bd233049b278060e6f899d7db1bcac821d4de701abee6a71de6c063ce53935&rs=/fileupload/data/result//news/report/2020/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6800&menuNo=4010100

